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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의 글

 2014년 한국사회는 인재라고밖에 볼 수 없는 참사들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위험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의 일이 돼버렸습니

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주변을 도사리고 있는 대형재난이나 경제적 위기

에 대해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치부하면서 제도적으로 ‘예방’하거나 ‘대비’하면 

되는 일이라 넘기곤 합니다. 

 꼭 최근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안전

이 보장된 ‘정상적인’ 상황과 위험에 노출된 ‘비정상’ 상황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국사회의 시스템이나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은 늘 ‘정상적인 상황’을 전제하

는 것을 ‘합리적’이라 여겨왔습니다. 재난은 아주 예외적인 특수하고 일시적인 상황이

며, 해결책 역시 한시적인 ‘비정상’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현

대의 재난은 그 충격이나 피해가 ‘정상적’이라 믿고 있던 이전 상태로 ‘복귀’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재난 극복의 목표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공동체가 지니고 있던 ‘정

체성’과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역량을 통해 재난 이후 마주하게 된 새로운 상황

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나 구

조적인 위험요소를 발견하려는 노력 못지않게, 재난상황에서도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

는 공동체의식, 사회자본과 역량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증가하는 위험 속에서 재난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에 닥칠 혼란이 무엇일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재난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며 공동체적 관계를 강화시

켜나간다면, 재난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재난의 피해를 줄이고, 재난을 겪은 후에 오

히려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재난과 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회생태, 지속

가능한 사회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열린 자리입니다. 행정

학, 사회학, 정치학, 보건학, 인류학, 도시 공학 등 다양한 분과 학문들이 모색한 방안을 

살펴보고, 너른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도시 공동체의 생명력 회복” 방안을 고민하는 이번 포럼은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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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ERICA캠퍼스 

글로벌다문화연구원장

송 도 영

서울내러티브연구소장

최 남 희

국회의원

부 좌 현

에서 열립니다. ERICA캠퍼스가 자리한 경기도 안산시는 1970년대 한국 최초의 고도 산

업 계획도시 중 하나로 노후한 공단의 위험요소가 산재한 곳입니다. 무리한 간척과 매

립의 결과로 만들어진 시화호의 환경, 생태 문제 역시 미결의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대규모의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며, 사회문화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

한 다문화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의 상처를 가장 크게 입

은 곳이기도 합니다. 

  안산의 현재는 지난 반세기 한국사회가 추구해 온 맹목적 효율중심주의와 발전지상

주의, 안전불감증이 산적한 곳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려 새로운 공동체적 

관계를 짜나갈 수 있는 가능성의 도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학자와 전문가, 시민

이 함께 도시 공동체의 생명력 회복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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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과 지역공동체 활성화1)

곽현근(대전대 행정학과)

I. 서론

  피어보지 못한 어린 생명을 포함한 300여 명의 무고한 시민을 죽음으로 내몬 세월호 참사를 

목격하면서 우리사회는 참담한 마음으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치권 스스로 세

월호 사태가 “국가시스템의 실패”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지난 

6.4지방선거에서는 선거 때마다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경제 관련 공약이 안전 분야 공약에 

자리를 내주는 기현상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러한 뒤늦은 반성의 분위기 속에서 좀 더 근본적

으로 우리가 따져 물어야 할 것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

고, 그 결과 지금 우리는 행복한가?’라는 질문이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보릿고개만 넘으면 행복해지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뼈를 깎는 노력 끝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다. 베이비붐 세대 역시 물질적 풍요가 곧 행복

이라는 등식을 믿고 달려온 덕분에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무역규모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

대국 반열에 올랐다. 2012년에는 세계 7번째로 인구 5천만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을 넘긴 나라가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국민은 행복한가? 2011년 갤럽이 “어제 잘 쉬었다고 생각하는가?”, “하

루 종일 존중 받았는가?” 등 5개 공통문항을 가지고 세계 148개국의 주관적 행복지수를 측정

한 결과 우리나라는 97위로 나타났다.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소가 조사한 OECD 34개국 

행복지수 비교결과에서 우리나라는 32위에 머물렀다. OECD가 지난 5월 발표한 ‘삶의 만족도’ 

점수를 보면 10점 만점에 전체평균 6.6에 미치지 못하는 6.0으로 조사대상 36개 국 중 25위

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자살률 1위와 저출산률 1위의 불명예 역시 우리사회가 결코 행복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해준다. 청소년 행복지수도 우리사회가 결코 행복을 지향한 사회

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2007년부터 방정환재단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게 의뢰해 매

년 OECD 23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측정해왔다. 결과는 조사시작 이래 단 한 

차례도 꼴찌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 

  경제성장이 행복의 보증수표가 아니라면 행복을 위해 무엇이 요구되는가? 물질적 성장의 올

인 과정에서 소홀했던 안전, 복지, 환경 같은 가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투자가 일단 떠오

른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구성원의 행복지수를 설명해주는 변수가 사회구성원 사이의 

‘관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관계의 중요성을 포착한 개념이 바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다. 사

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의 보이지 않는 관계가 사회발전을 위한 인프라 기능을 할 수 있음을 

함축한 말이다. 즉, 네트워크, 신뢰, 호혜의식 같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개인 또는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세계

적 관심의 촉매제 역할을 한 사람이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자 R. Putnam이다. Putnam은 「민

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것」(Making Democracy Work)이라는 저서를 통해 20여 년간의 이탈

리아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이탈리아 북부지역 정치․경제가 남부지역보다 발전한 것은 북부지역

1)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이 주관하는 「도시공동체의 생명력 회복을 위한 포럼」에서 필자가 

발표하기로 예정된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바라본 공동체 레질리언스’가 마무리되지 못해 대체자료로 마련된 것

이다. 준비부족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레질리언스의 관계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포럼을 통

해 전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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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높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후 사회적 자본은 학술적․
정책적 측면에서 현대사회의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아왔다.

  우리사회에서도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선

진국으로 가기위해 넘어야할 마지막 관문은 사회적 자본을 쌓는 일“이라고 거듭해 강조해왔다. 

사회적 자본은 비단 국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또는 도시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된다. 민선5기 대전시는 시민행복과 도시발전을 위한 최우선 전략으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선언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최근 사회적 자본 형성과 맞물려 주목할 현상이 바로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다양한 움직임

이다. 비단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및 행정체

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도시재생특별법’, ‘지역공동체활성화법’ 등 다

양한 입법들 속에서 지역공동체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공동체 중심의 담론은 지

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 국회통과를 앞둔 ‘지역공동체활성화

법’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활성화 모델의 제

도적 정착’과 맞물린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적 자본을 쌓는 일”의 핵심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지역공동체와의 관계를 좀 더 명확

히 밝혀보고, 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지역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검토하

며, 앞으로 지역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위해 풀어나갈 과제를 시론수준에서 제시해보고자 한

다. 

II. 사회적 자본의 의의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1) 사전적 정의

   ‘자본’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의 기본이 되는 돈’, ‘토지․노동과 함께 생산 3요소의 하나’로 

정의된다. 사회적 자본의 의미는 ‘물리적 자본’(physical capital) 또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마찬가지로 자본 개념에 내포된 생산적 목적을 위한 ‘자원’(resources)의 의미를 반

영한다. 물리적 자본이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이나 기계 등을 의미한다면, 인적 자본은 개

별 사회구성원이 가진 지식, 기술, 건강, 경험 등을 의미한다. 인적 자본과 달리 사회적 자본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신뢰, 네트워크 같은 속성의 자원적 성격을 포착하

기 위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무인도에 유일하게 낙오된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살아남는다면 그 사람은 생존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인적 자본을 활용한 셈이다. 하지만 관계를 

맺을 상대가 없는 무인도에서 사회적 자본은 무의미하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간접자본'(SOC)과 차별화된다. 사회간접자본은 '국민 경제 발전의 기초

가 되는 도로․항만․철도․통신․전력․수도 따위의 공공시설'을 의미한다. 흔히 생산을 위한 사회의 

물리적 기반시설을 의미하는 사회간접자본과는 달리, 사회적 자본은 한 사회의 비가시적․비물

질적 사회적 관계가 생산목적을 위한 인프라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학술적 정의

  학술적으로 사회적 자본 개념의 역사는 매우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교적 최근의 사

회적 자본을 대표하는 학자들은 사회학 분야의 Bourdieu(1986)와 Coleman(1990), 그리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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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학 분야의 Putnam(1993)이다. Bourdieu(1986: 246)은 사회적 자본을 ‘상호 면식

(acquaintance) 또는 인식(recognition)과 같은 어느 정도 제도화된 관계의 지속적 네트워크를 

소유한 덕분에 한 개인 또는 집단에 발생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자원의 합’으로 정의한다. 

Bourdieu의 특징은 사회적 자본의 목적을 경제적 자본의 확보로 보고 있고, 분석단위는 계급

경쟁 속에 있는 개인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Coleman(1990: 302)의 경우 사회적 자

본을 ‘단일의 실체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어떤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구조 안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 행위자들(corporate actors)의 어떤 행위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실체들

(entities)’로 보고 있다. 특히 Coleman은 인적 자본의 증진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분석단위로는 가족과 지역사회 속의 개인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Winter, 2000). 

Putnam(1993: 167)은 사회적 자본을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와 같이 조정된 행위를 가능하

게 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특징들’로 정의한다. 

  이처럼 현재까지 사회적 자본에 관한 일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Coleman과 

Bourdieu와 같은 사회학자의 논의와 Putnam과 같은 정치학자의 논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

하다(Stolle & Hooghe, 2003).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네트워크 또는 사회구조

의 구성원이 된 덕분으로 행위자들이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는 반면, Putnam의 

경우 사회적 자본을 지역사회나 국가가 갖는 집합적 자원으로 간주한다. 즉, 사회학자들의 경

우 개인이나 조직이 소유한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는 자원이나 정보가 해당 개인이나 조직에 

미치는 선별적 긍정적 효과 또는 장점에 우선적 초점을 둔다. 

  반면, Putnam의 사회적 자본 개념이 갖는 중요한 특징은 사회적 자본을 ‘집단행동의 딜레

마’(collective action dilemma) 극복을 위해 집합체들(collectives)이 가지는 자원들로 언급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Putnam계열의 정치학자들은 동네, 조직, 지역, 국가 등과 

같은 사회조직 구성원 사이의 네트워크 특징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신뢰와 

호혜의식 같은 태도 또는 인지적 특징들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특징들이 집합체 전체의 공공선

을 위한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다. 예를 들면, 사회학 관점에서 부자동네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자신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인맥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풍부하게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정치학

적 관점에서 보면 부자 동네라 하더라도 주민들 사이에 교류나 유대가 없는 경우 그 동네는 

낮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소유하게 된다. 반면, 가난한 동네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서로 잘 

알고 지내고 신뢰와 호혜의 규범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 동네는 높은 사회적 자본을 보유한 동

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사회학적 접근의 경우 사회적 자본과 그 혜택에 관한 논의가 개인이나 선별적 집단의 맥락

에서 다루어지면서 규범적 또는 민주주의 차원의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정치학적 접

근은 사회적 자본의 존재를 민주주의 또는 광범위한 사회적 성과와 연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규범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향이 강하다(Stolle & Hooghe, 2003). 특히 

Putnam적 전통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동네, 도시, 또는 국가 같은 사회조직의 ‘시민

성’(civicness) 수준으로 간주하고, 사회조직의 정치․경제발전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간주한다

(Portes, 1998). 

  사회적 자본의 구체적인 예를 놓고도 학자들 사이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Bourdieu의 경

우 사회적 자본을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이라는 매우 일반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Coleman의 경우 사회적 자본의 예시로 의무와 기대, 정보채널, 규범과 효과적인 제재

(sanction), 권한관계, 사회조직과 그들의 부산물 등과 같이 사회적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사회적 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폭넓게 열거하고 있다. 반면, Putnam의 경우 수평적 결사

체와 같은 관계망, 신뢰와 호혜의 일반화된 규범 등과 같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관계

의 몇 가지 측면에 선택적 초점을 맞춤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쉽게 조작화하고 측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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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tolle, 2000).

2. 정치학 관점의 사회적 자본과 ‘집단행동의 딜레마’ 극복

  정치학 관점의 사회적 자본의 의의는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시민들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집단행동의 딜레마 현상의 대표적 예가 시장실패(market failure)이

론의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common resources)과 ‘공공재’(public goods) 문제다.2) 

시장실패이론이 가정하는 인간은 경제인(homo economicus)이다. 경제인은 자신에게 발생하는 

단기적 편익과 비용을 철저히 계산해서 손해 보는 일 없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이다. 단

기적이고 이기적인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행태 때문에 발생하는 공유재 비극과 공공재 문제해

결을 위해서는 합법적 강제력을 통해 개인을 규제하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

다는 것이 시장실패 이론의 설명이다.

  ‘정부개입이 공유재 비극과 공공재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수단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

회적 자본은 ‘그렇지 않다’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시장실패이론의 전제는 바로 사회구성원들이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사적 이익만을 챙기는 경제인의 거래결과가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적 실체인 정부개입이 정당화된다. 하

지만 만약 사회구성원들이 철저히 계산된 이기적 선호가 아니라 다른 사회구성원과의 상호의

존성을 인식하고 협력할 수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사회구성원 스스로 협력과 조정을 통해 

자율적 규약과 제도를 만들어내고 준수할 수 있다면, 굳이 정부의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공유재의 비극 또는 공공재 문제는 해결이 가능해진다.

  정치학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계몽된 이기

심’(enlightened self-interest) 형성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 사이의 협력과 갈등

의 조정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본다(Ostrom, 1998). 만약 어떤 사회조직의 구성원 사이에 조밀

한 관계망과 신뢰 및 호혜의 규범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 조직은 언제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쉽게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평소에 관

계망을 형성하고 교류를 통해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경우 해당 지역에 복지문제나 치안문제

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자발적 조직화를 통해 해당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모

습은 사회복지와 치안이라는 공공재 또는 공적 가치를 굳이 정부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또는 

시민사회 스스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의 존재는 사회적 책임 또는 사회의 기대를 고려하지 않고 사익만을 추

구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개인을 공동이익과 공동선을 지향하는 시민공동체의 구성원으

로 탈바꿈시킨다. 서로의 협력이 개인적으로도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은 시민들

은 굳이 정부개입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기적 경제인을 가정하고 정부개입의 

원리를 제공해왔던 집단행동의 딜레마 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하는데 기여한다는 면에서 사

회적 자본은 시민사회 역량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간주된다(Putnam, 1993).

3. 사회적 자본 관점을 통해 본 한국사회의 진단

2) 주인 없는 바다의 물고기처럼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경우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공짜라는 생각에 마구잡이로 그 재
화를 남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순식간에 자원이 고갈되고 황폐화되는 현상이 바로 공유재의 비극이다. 또한 국방서비스와 
같은 공공재의 경우 일단 서비스가 제공되면 자신이 돈을 내지 않아도 자신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잘 아는 개인들은 
다른 사람의 부담에 편승해 공공재 혜택을 누리려는 무임승차(free-rider) 유인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철저한 경제적 계산에 따라 행동하는 다른 구성원들도 똑같이 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공공재는 사회에 꼭 필요한 
재화이지만 이기적 경제인으로만 구성된 사회에서는 무임승차 유인 때문에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수요가 지나치게 축소되거
나 아예 나타나지 않게 된다.



- 26 -

  사회적 자본 관점은 행복과 관련해 우리사회 구성원이 가진 사회적 관계의 부정적 측면을 

두 가지 차원에서 조명해준다. 우선 사회학 분야에서 사회적 자본을 다루는 학자들은 개인이 

성공하려면,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때 사회적 자본은 

어떤 개별 행위자가 사회적 네트워크(관계망)의 구성원이 된 덕분으로 해당 네트워크의 자원을 

동원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능력과 동일시된다. 사회학 관점에서 보면 특정 개인이 가진 

인맥을 통해 자원이나 정보,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면 인맥은 그 개인에게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된다. 그러한 인맥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인맥이 곧 성공의 비결’이라는 상식에 가까운 사회적 자본의 사회학적 해석은 우리사회의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연고주의와 깊게 연관된다. 무한 경쟁이 만들어낸 건조하고 딱딱한 

현대사회에서 학연·지연·혈연에 기반을 둔 친분은 분명 인간관계에 일종의 안식처이자 윤활유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 연고를 기반으로 사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연고주의는 공(公)과 사(私)를 넘나들며 반드시 지

켜져야 할 규칙과 시스템을 허무는 수준까지 이르면서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

회의 ‘적폐’ 일순위로 꼽히는 ‘관피아’가 대표적 예이다. 불투명하고 폐쇄된 네트워크를 형성한 

일부 사회세력의 인맥동원 능력의 차이가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불공정한 게임에 참여하는 사

회구성원이 행복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사회적 자본을 통한 우리사회의 진단은 정치학 분야의 논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앞서 논의

한데로 특정 개인의 사적 관계망을 강조하는 사회학과는 달리, 정치학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동

네, 도시, 국가와 같은 조직체가 갖는 특징으로 본다. 또한 일반 시민들 사이에 형성된 네트워

크 또는 신뢰 수준에 초점을 두고, 민주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와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해왔다. 특히 정치학이 국가수준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자본은 일반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 즉 ‘사회적 신뢰’(social trust)다.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라고

도 불리는 사회적 신뢰는 ‘잘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을 신뢰하십니까?’와 같은 질문

을 통해 측정된다.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를 포함한 각종 통계는 우리사회의 사

회적 신뢰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1989년부터 사회적 신뢰를 측정해온 세계가치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10명 중 3명 정도만 대부분의 국민을 신뢰한다고 응답해 6명 

이상이 신뢰한다고 응답한 북유럽국가들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자본 연구의 권위

자인 F. Fukuyama(1995)도 「신뢰」(Trust)라는 저서에서 우리사회를 ‘저(低)신뢰사회’로 분

류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은 각종 통계분석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일련의 정치학자들은 국가수준

의 사회적 신뢰를 독립변수로 놓고 민주주의, 경제발전, 국민건강, 공직자부패, 행복수준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해왔다. 분석결과는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발전했으며, 국민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부패율이 낮으며,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Rothstein, 2010). 

  또한 사회적 신뢰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사회적 신뢰는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회에 

대해 내리는 도덕적 판단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반영한다. 문제는 사람들이 사회의 ‘다른 사람

들’(the others)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서 비

롯된다. 즉,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내고 규칙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 나도 그 수준은 된

다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낮은 사회적 신뢰는 다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

이 높다는 생각을 반영한다. 그런 상황에서 나 혼자 윤리적이거나 법과 제도를 잘 지킨다고 좋

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나만 손해 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반칙이 자연스러워진

다. 사회생활을 게임에 빗대어볼 때 상대선수를 믿을 수 없고 반칙이 난무한 경기에서 결과에 

승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과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늘고, 공정하지 못한 경기에 자식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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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싶은 부모도 없다.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회에서 협력이나 갈등조정이 쉬울 리 없

다. 낮은 사회적 신뢰는 물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저

출산율 1위, 낮은 행복지수, 높아지는 갈등의 이유를 설명해준다.

  

4. 사회적 자본 형성 전략

  행복하지 않은 우리사회에 대한 처방이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민 개개인이 인맥

을 잘 쌓고 활용해 모두 성공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우리사회의 행복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학

자들의 처방은 크게 두 줄기로 분류된다. 첫째,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사회적 신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 즉 다른 사람들이 법과 질

서를 잘 지킨다고 믿는다면 나도 그 정도의 윤리의식은 갖췄다고 생각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사회구성원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

이 공공부문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Rothestein, 2010). 특히 한 사회의 공정한 게임규칙

을 만들고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제도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존재한다면, 굳이 

다른 사회구성원을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신뢰 

회복이 중요한 전략이 된다. 

  둘째, 시민사회에 초점을 두되, 국가단위 거대담론이 아니라 동네 또는 마을과 같은 작은 지

역단위 주민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 전체로 확산시켜나가는 것이다. 이처럼 거주지 주

변의 장소를 중심으로 자발적․수평적 결사체 형성과 참여를 통한 주민간 신뢰관계 형성이 사회

적 신뢰를 증진시키는 첫 단계임을 강조한 대표학자가 바로 R. Putnam이다. Putnam(1993, 

2000)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민조직 또는 동아리같은 비공식 결사체(네트워크) 참여와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 신뢰와 호혜의 규범은 중첩된 네트워크를 통해 

전체 사회로 확대된다.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 신뢰와 호혜의식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목적을 위한 협력행위와 갈등조정을 쉽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동의 목적을 위한 집합적 행위를 가능하게 만든다. 사회적 자본을 통해 집합적 역량을 갖추

게 된 시민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는 역량 있는 정부를 기대하게 되고, 정치인들

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시민사회는 시민참

여와 ‘좋은 정부’(good government)의 선순환 궤도를 강화하게 된다.

III.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의의와 실태

1. 현대사회 지역공동체의 의의

  1) 지역공동체의 개념과 성격

  지역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는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사회중심적 접근’(society-centered 

approach)의 대표적 노력이다. 공동체 개념은 영어의 ‘community’를 옮긴 말로서 공동이라는 

의미의 ‘common’과 하나로 통합(union)을 이룬다는 의미의 ‘unity’와의 합성어에 어원을 둔다. 

공동체는 장소에 뿌리를 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종 또는 종교 공

동체는 문화와 신념 체계에 의해서 연결되고 결속된다. 취미동아리나 전문직 종사자 모임처럼 

공동의 관심사나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매개로 상호작용과 결속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도 존재

한다. 반면,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란 학술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살면서 자신이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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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역과 이웃 주민들에 대해 사회적․심리적 유대를 가진 주민들’을 일컫는다(Mattessich 

& Monsey, 1997; 정지웅․임상봉, 1999). 

   지역공동체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 또는 지역에 기초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소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은 다른 공동체와는 차별화된다. 결과적으로 지역공동체는 다른 공동체가 가지는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s), 공동의 유대(common ties)라는 특성뿐만 아니라 구성

원이 모여 사는 지역경계성(territory)이 강조된다(정지웅․임상봉, 1999). 

  이러한 지역의 경계는 작은 마을 단위부터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와 같은 공식 행정구역,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를 포함할 수 있다. 다양한 규모의 지역공동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최

근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의 제도적 관점에서 관심을 갖는 지역공동체  규모는 해당 주면들이 

비교적 쉽게 면대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읍면동 또는 그보다 작은 동네 또는 마을단위의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지역공동체 개념에 내포된 주민들 사이의 ‘사회적․심리적 유대’는 지역주민의 관계자원을 의

미하고, 해당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된다. 국가단위보다 작은 지역단위 사회적 자본을 중시한 

Putnam 교수는 실제 지역공동체를 사회적 자본의 ‘사촌쯤 되는 개념’(conceptual cousin)으로 

꼽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 스스로 또는 정부와 함께 해당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조직의 원리로서 지역공동체는 정부와 시장과 대별되는 시민사회(civil society) 영역에 

속한다. P. Schmitter(1997: 24)는 시민사회를 “공적기관(국가)과 재생산을 위한 사적단위(기

업과 가족)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자발적으로 조직된 중간매개집단”으로 정의한다. 일반

적으로 비영리조직(NPO) 또는 비정부조직(NGO)으로 불리는 시민사회단체가 현대사회 시민사

회를 대표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환경, 소비자보호, 인권, 자치분권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시민사회단체와 다르게 지역공동체는 살고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구성원의 사회적∙심리적 유대를 특징으로 하면서 국가와 사적영역을 매개하는 시민사회의 또 

다른 모습이다.  

  2) 현대사회 지역공동체의 의의

  최근 지역공동체가 강조되는 것은 단순히 원자화되고 소외된 현대인의 삶의 치유책으로서 

공동체가 갖는 따뜻한 이미지 때문만은 아니다. 규범적․처방적 관점에서 현대사회의 지역공동

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곽현근, 2014). 

  첫째,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세계화의 냉혹한 도전에 대응하는 따뜻한 지방화(localization) 

전략이다. 자본과 시장의 세계화는 복지국가의 사회중재 역할을 약화시키고, 국가라는 보호막 

없이 지방이 그대로 세계경제에 맞닥뜨리는 변화를 가져왔다. 지방화 노력은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지방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절능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지역주민들의 조직화와 

연대를 통해 지역의 환경, 복지, 안전 등의 가치를 생성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은 세계화로 인한 

무한경쟁시대 지방의 분열과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처방이다.

  둘째, 지역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는 참여민주주의 강화를 의미한다. 정당간 경쟁을 통한 엘리

트 중심의 대의민주제만으로는 민주주의로부터 기대했던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가져다줄 수 없

다는 결론에서 도출된 의제가 바로 참여민주주의다. 참여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갱신(renewal)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투표행위 이상이 요구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대의민

주제 보완을 위해 다양한 참여제도가 강조되지만 접근가능성이나 의제의 친근성을 고려할 때, 

작은 지역단위 주민참여가 가장 효과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단위 주민들 사이의 유대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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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참여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과 경험은 단순 투표행위를 넘어선 높은 수준의 민주성 회복을 위한 ‘정치적 거버넌

스’(political governance)로 이해된다. 

  셋째, 현대사회에서 지역공동체에 주목하는 이유는 각종 현대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공동

체가 갖는 도구적 가치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 지역공동체는 욕구(needs) 또는 문제를 가진 

서비스대상으로만 강조되었지 문제해결을 위한 자산(assets) 또는 자원을 가진 파트너로 간주

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약한’(wicked) 현대사회문제를 정부 혼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3방식’(Third Way) 또는 ‘공동생

산’(co-production)의 이름으로 지역공동체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는 실험이 확대되어왔다. 이

러한 추세에 비추어볼 때, 우리사회에서도 민주주의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

책수단의 관점에서 지역공동체의 도구적 가치와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우리사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주요전략으로 간주된

다. 20여 년의 제도 실험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지방자치는 전형적 관치중심 단체자치의 틀

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불신과 정치적 무력감이 확산되어왔다. 주민의 지

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주민

자치’다.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자치단체의 지위와 권한 같은 법적 원리를 강조하는 단체자치와 

달리,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원리로서 자치단체의 운영과정에서 주민참여를 강

조한다. 특히 주민자치는 시민의 개별적 참여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집합적 역량강화와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공선 또는 공

적 가치를 생성하는 책임의식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주민자치를 논의할 때 지방정부 파트너

로서 중요하게 간주되는 주체가 바로 지역공동체다.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참여를 통해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험은 좀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이 가까이 있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변화가 용이해짐을 깨닫게 한다. 즉, 지역공동체 참여와 변화의 경험은 ‘가까운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인식과 함께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 된다.

  다섯째,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국가주도 압축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사회 병리현상에 대한 

처방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WHO)보고서에 따르면, 172개 회원국 중 인구 30만 명 이상인 

국가의 지난 2000년과 2012년의 자살 사망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세계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0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13.8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28.9명으로 늘어나 자살 사망률이 109.4%나 증가한 것이다. 이미 OECD 국가 중 한국의 자살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1위인 것을 감안할 때 자살증가율이 세계 2위인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현대 사회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E. Durkheim은 일찍이 「자살론」이라는 저서를 통해 자살

이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 붕괴로 인한 사회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주민들의 

사회적․심리적 유대에 초점을 둔 지역공동체 형성과 참여활성화 노력은 과거에 비해 물질적 풍

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우리사회에 대한 처방인 셈이다.

2. 지역공동체 형성 노력의 실태

  1) 지역공동체 형성 운동으로서의 ‘마을만들기’

  일상적으로 ‘동네’와 ‘마을’은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학술적으로는 미묘한 차이를 갖는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마을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한데 모여 사는 곳’을 의미한다. 동네는 

‘자기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일정한 장소’를 뜻한다. 실제 많은 도시사람

들에게 ‘내가 사는 동네’라는 표현은 자연스럽지만 ‘내가 사는 마을’은 어딘가 어색하다. 비교



- 30 -

적 물리적 장소의 중립적 의미가 강한 동네와 비교할 때, 마을은 시골이 풍기는 공동체적 속성

을 강하게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동네 단위에서 주민들 사이의 지역공동체적 삶이 강화되었을 

때, 동네를 ‘마을’로 부를 수 있고, 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해 동네에 지역사회 

성격을 불어놓고 강화하려는 노력을 ‘마을만들기’로 간주할 수 있다.

  도시화․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인접해 산다고 해서 동네가 자연적으로 

지역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주민들로 하여금 목적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구축해나가는 일

련의 조직화된 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목적과 가치는 주어진 동네공간에서의 물리적․사회

적 환경개선, 생태보존, 기타 공공재를 생산하는 문제 등과 관련될 수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

의 지역공동체는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적 노력과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차원에서 지

역주민들의 역량강화 운동(movement)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역량강화는 새로운 지식, 주도

적 경험과 더 많은 이해를 통해 주민들이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내부로부터 강화하는 것을 의

미한다. 운동은 일반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한 일련의 조직화된 활동’을 뜻한다. 따라서 운동으

로서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들이 지역과 관련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공동체적 역량

을 형성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일련의 조직화된 활동’을 의미한다.

  2)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태

   지역공동체 형성 운동은 순수하게 주민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시민의

식과 정주의식이 낮은 우리사회의 경우, 내생적․자발적 지역공동체 운동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촉진자, 촉매자, 협력자 역할이 강조되고, 국가와 지자체 주도로 다양한 분

야에서 ‘마을만들기’로 대표되는 정부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어왔다. 하지만 현

실은 주민의 ‘마을만들기’ 실천은 찾아볼 수 없고, 정부의 ‘마을 만들어주기’만 있을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 실상을 살펴보면, 정부부처가 앞 다퉈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역공모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예산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의 지나친 경쟁양상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주민주도 지역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지

자체 실적 쌓기에 급급하게 되고, 관주도의 부실한 ‘마을만들기주기’ 사업으로 전락한다. 또한 

사업 지원이 개별적․지엽적이고 일회성으로 끝나면서 투자된 인프라에 대한 유지관리 부담만 

가중될 뿐 지속적 관리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주관부처가 다르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다보니 각종 사업이 중복 지원되어 자원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통일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도 어렵다. 많은 유사 사업들이 지방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

다보니, 지자체 행정담당의 혼란이 가중되고 각종 관련문서 준비와 심사, 교육 등으로 노력이 

분산되면서 사업성공의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IV.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방안

  지역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는 우리사회가 행복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주요 전략이자 시대적 

과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락하고 있는 사회적 신뢰와 정부신뢰를 회복하며, 주

민자치를 통해 대의민주제 병폐를 치유하고, 현대 사회문제 해결과 행정서비스의 효과를 향상

시키려는 종합처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지역공동체 활성화 실험을 위

해서는 규범적 담론을 통해 철저한 원리를 가진 모형의 개발과 함께 주민의 역량형성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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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역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귀납적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지역공동

체 활성화 사업의 경험을 중요한 학습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열거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지역공동체활성화법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앞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할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에 의해 지역공동체 사업이 추진되는 경

우 주민들 사이의 관계형성이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정부의 프로

젝트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자칫 물리적 결과에만 집착하면서 주민들의 사회적 자본과 역량

형성은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작 물리적 결과는 정부 혼자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의의는 주민들의 신뢰관계를 회복해 사회적 신뢰와 국민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서 찾을 수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 및 갈등조정 과정을 통해 형성된 주민들 사이의 신뢰와 호

혜의식이야말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추구하는 핵심가치라는 부분을 모든 관계자들이 공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지속적이고 종합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 주민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집합적 역량을 구축하는 과정은 의도한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오히려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따라 대응을 요구하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다. 주변 여건과 내부 변화로

부터 발생하는 각종 문제 상황들을 의제화해서 주민들의 사회적 자본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종합적 성격은 ‘지속가능

성’(sustainability) 개념과 연관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현대사회의 지속가능성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먹거리, 환경,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요구한다. 전

략적 차원에서 사업초기에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 중 어느 한 분야에 초점을 두더라

도, 장기적으로 서로 다른 분야의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결해나감으로써 다양한 가치에 대

한 균형 잡힌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갈등과 긴장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지역공동체의 변화는 주민들 사이의 견해차이

로부터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고, 역할과 권력관계를 둘러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러한 갈등과 긴장을 조정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반면, 지역의 주요 쟁점들을 확

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 방법을 찾아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긴장

과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긴장과 갈등에 대응하고 조정하는 생산적 방식을 찾아

내고 정착시키는 것이다.

  넷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주적 지역사회 리더 육성과 교육이 강화되어야할 것

이다. 기존의 자생적 지역공동체 성공사례들은 리더십이 공동체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

깨워준다. 이들 사례들의 공통된 특징은 마을 리더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헌신적이며 군림하기

보다는 민주적이고 봉사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의 경우 관주도 지역발전의 결과

로서 진정성을 가진 민주적 지역사회 리더를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리더십에 대한 체계

적 교육 및 훈련도 부족하다. 앞으로 지역사회 형성 운동의 성패는 어떻게 진정성을 가진 민주

적 지역사회 리더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체계적 지역사

회 리더십 육성과 전문화가 지역사회 형성 사업을 위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지방

정부 차원에서라도 지역사회 지도자에 대한 철저한 진단,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

해야할 것이다.

  다섯째, 현장공무원의 관심과 열정에 따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성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

려할 때, 리더십 초점이 단순히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일선공무원에게 맞추어져야 한다.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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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사소통하는 방식, 협상․갈등해결 등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기회가 제공되어야한다. 조직차원에서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성과에 따라 해당공무원을 보상

하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욕구와 우선순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량

을 일선 공무원에게 부여하며,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을만들기 관련 회계, 지출 

등의 절차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효과적인 주민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locality)에 대한 정부의 ‘방법론적 영역

주의’(methodological territorialism)를 극복해야한다. 방법론적 영역주의는 제도화된 행정구역

을 객관적이고 변경할 수 없는 실체로 보고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더 중요한 장소의 

일들을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하거나 행정영역을 가로질러 발생하는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실제 주민들이 인식하는 지역의 경계들은 지역에 대한 친근감과 주민들

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하게 되면서 행정편의를 위해 설정된 지역경계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 많다. 지역은 주민들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생성된다. 지역이 주민의 주관적 경험 또는 인식에 기초하는 것이라면, 지역공동체 활

성화 역시 통리 또는 읍면동 같은 인위적인 행정경계를 고집하기보다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인

식하는 지리적 장소와 공간을 존중해주는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일곱째, 거시적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도시 경우 현재 

사는 집의 전국 평균 거주기간이 6.8년에 불과하다. 5년 미만 단기거주가구 비율이 60%에 육

박할 뿐만 아니라 1년 미만 단기거주가구 비율도 20% 안팎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을 막

론하고 언제든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에서 지역공동체를 이

야기하기 어렵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마을만들기 운동수준이 아니라 주택정

책, 도시재생정책, 복지정책 등 모든 정책분야에서 지역공동체적 가치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려는 정부의 종합적 고민과 노력이 요구된다.

  여덟째,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위해 현장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설

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공공조직과 지역공동체 영역과의 소통과 협력을 촉

진하고 경제-사회-공간 영역을 아우르는 수평적 연계를 종합적으로 매개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량강화, 인큐베이팅(incubating), 조정(coordinating), 네트

워킹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효과적인 중간지원조직의 형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원

칙이 지켜져야 한다. 즉, 민간조직으로서 공공영역의 지원을 받되 운영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는 ‘자율성’의 원칙,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충분한 예산 지원을 통해 안정적 활동이 보장

되는 ‘지속성’의 원칙, 특정 부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 관련 모든 부서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

는 ‘통합성’의 원칙 등이 지켜지도록 세심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정규호, 2012). 

  아홉째,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힘써야할 것이다.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사회에는 지역공

동체 활성화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둔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등 민간부문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원

하는 인사들은 대부분 신사회운동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몸담았다거나 풀뿌리운동에 관여해온 

진보성향 현장 활동가들이다. 당분간 이들이 갖는 사회변혁 논리와 열정, 경험을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촉매제이자 소중한 사회적 자원으로 받아들이고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하지만 경험 있는 현장 전문가라 하더라도 정부와 공식적 관계를 맺고, 이념적 공감대

도 없고 공동체의식수준도 낮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유대를 만들고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일은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현장의 경험과 학습이 사장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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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지역공동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전문가, 학계인사 및 관련 기관 사이에 지속적인 네트워킹과 정보교류 및 파트

너십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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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 : 안산, 상처와 치유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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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탄력적 기억, 치유, 재생이 필요한 도시, 안산3)

조일동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사고(accident)는 언제나 날 수 있다. 사고는 수습이 되면 마무리 된다. 사고는 때로 우리에게 반면교

사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2014년 4월 16일 오전에 발생한 한 선박이 좌초되는 사고는 사고현

장에서 구조, 보호 등의 조치는 물론, 사고가 일어난 배경, 직접적 원인, 과정도, 이후의 수습, 수사에 

이르기까지 모호하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흘러갔다. 그래서 이 사고는 사건(incident)이 되었다. 300

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슬픈 사건은 과연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이 배에는 수학

여행길에 올랐던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이 단체로 탑승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안산시에서는 특히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이 안산에만 영향을 준 것은 아니지만, 안산이 받은 정서적 충격은 어마어마

했다.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안산은 이 사건을 통해 어떤 움직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아주 조

심스럽게 의견을 내보고자 한다. 

1. 안산시의 형성

  얘기에 앞서 안산이라는 도시와 도시 구성원의 성격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 안산시는 1976년 반월 신

도시 건설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한국 최초의 계획도시(공업도시) 중 하나다. 1986년 시로 승격되었고, 

현재 인구 75만 명의 중형 도시다. 

  계획도시라는 얘기는 이 지역이 과거에는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중심지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현

재 안산 지역의 상당 부분이 간척을 통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강화도로 귀족 대부분이 피신했던 고려시

대에는 강화-대부-안면도 사이의 중간기착지로 물건을 내리고 싣는 항구의 역할을 한 적도 있고, 이제

는 육지가 된 대부도는 군마를 키우던 곳이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안산 지역은 넓은 갯벌이 펼쳐진, 염

전이 자리하던 작은 포구였다. 일제시대에는 수원과 소래포구 사이를 연결하는 협궤열차가 안산을 지나

갔는데, 이 때도 소금과 해산물을 싣기 위한 역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한산하던 포구이자 염전 마을이 도시적인 공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은 경인공단의 확대와 

수도권의 공해산업을 비수도권으로 옮기려는 박정희 정권의 제 3차 경제개발 계획 부터다. 3차 경제개

발 계획의 일환으로 반월에 신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이 지역에 도시를 계발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안양공단을 끼고 안양이 가장 먼저 시로 승격되었고, 반월공단을 끼고 안산이, 이어 시

화공단을 안산과 양분하는 시흥이 차례로 시로 승격되었다. 자연스럽게 2000년대 이전까지 안산은 절대

적으로 2차 산업 인구가 대다수를 이룬 도시였다. (시사 자료에 따르면 2차 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

는 이들의 비중은 2008년 이 45:55로 역전된다) 안산의 2차 산업, 공단에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전기전

자 부품, 기계, 섬유 염색 순으로 중소공장들이 자리하고 있다. 60% 가까운 기업이 공장을 임차해서 쓰

고 있는 영세기업들이다. 위험한 작업이 많고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3D업종을 주로 하는 영세 

기업들이 모여 있다 보니 1990년대 초반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산업연수생의 명목으로 가장 먼저 받아

들인 도시가 안산이다. 현재 최소 5만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안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안산은 한국

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허브와 같은 도시가 되었다. 

2. 불안한 기착지, 안산

  영세한 3D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공단을 가진 도시 안산. 그래서 안산은 젊은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가 

되었다. 현재도 달라지지 않은, 안산 공단의 특징 중 하나가 (대부분 공장에서 운영하는 아주 작은 매점

3) 이 글은 2014년 11월 27일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서 열린 [도시 공동체의 생명력 회복을 위한 포럼]을 위한 발표문입

니다. 연구결과나 이론적 주장을 위한 글이 아니라, 포럼에 참가한 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내용을 제안하는 성격이 짙

은 글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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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하곤)  공단 내에 식당, 상점, 병원 등의 편의 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장 내

의 매점이나 식당의 수준도 간의시설에 가까울 정도로 영세하다. 1990년까지 안산공단은 안산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50%를 상회할 정도였다.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 시설이나 주택단지가 공단

과 함께 들어서지 않았던 것이다. 안산은 새로운 공단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외부에서 들어온 인구가 

도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현재의 고잔 신도시를 포함한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건설이 시작되기 전까지, 

안산은 이 도시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공단의 인구조차 소화하지 못하는 규모의 도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그렇기에 외부에서 일자리를 찾아 안산을 찾은 노동자에게도 거주 지역이라기보다 ‘출근

하는 공장’이 있는 곳, 거주를 하게 되더라도 장기적인 주거의 공간이 아니라 임시로 머무는 공간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개인적으로 1994년 반월공단의 한 공장 노동자들과 3개월간 지속적인 인터뷰를 하며 

학위논문을 준비 중이던 선배를 도울 기회가 있었다. 당시 지속적으로 인터뷰를 했던 6명의 미혼 여성 

노동자 중 단 한명도 안산에 계속 거주할 계획을 가진 이는 없었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나 근거가 아니

라 개인적인 경험이기에 이 내용을 보편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공단 노동자의 분위기나 인터뷰

이들의 뉘앙스에서 6명의 반응이 특별히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당시 안산공단 노동자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95년 처음 선출된 이래 민선시장들은 안산을 영세한 공장이 모인 공단 중심의 공업도시에서 수원

과 인천, 서울의 새로운 배드 타운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과거 염전이었고, 오랜 시간 밭

이나 습지로 남아있던 지역들에 대단위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건설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잡

음도 계속 들렸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은 계속되었다. 전철역의 이름도 공단 혹은 공장지대를 가리키는 

이름에서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시흥, 안산, 화성은 군자만 연안에 위치해 있고, 안산시는 1970년대에 시행된 반월특수지역개발계획

에 따라 군자만 지역 일부를 간척하여 만든 반월, 안산 공단을 배경으로 탄생했다. 이 계획의 가장 거대

한 사업은 1987년 4월 시작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와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을 잇는 12.7km 길이의 

시화방조제 공사였다. 이 공사는 1994년 물막이공사 완료되었고, 1997년 1월 완공되면서 당시 “동양최

대” 규모로 홍보되었던 인공호수 시화호가 만들어졌다. 담수호로 만들어 공업 및 농업용수를 공급하려

던 계획은 방조제 완공 1년이 채 되지 않아 포기되었다. 반월도금공업단지를 비롯한 주변 공단의 폐수

가 직접 이 호수로 흘러들었고, 안산천, 반월천, 신길천을 포함한 주변의 하천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 

역시 도심지를 통과한 후 그대로 유입되었다. 해수 유통이 막힌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엄청난 

양의 오폐수는 금새 호수를 썩어 들어가게 만들었다. 약물 투입 등의 조치로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담

수화 계획은 폐지되고, 해수 유통을 통해 수질을 ‘유지’하는 방식이 선택되었다. 

  나열한 일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문제는 안산은 안산시민의 자치적인 움직임과 노력으로 변화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1970-80년대 국가주도형 압축적 경제성장모델의 결과로 만들어진 도시, 노

동자와 주민의 생활보다 공단의 운영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도시, 주민의 요구와 상관없이 방조제가 건

설이 강행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오염문제에 대한 이슈도 지역 내부보다 외부(전국단위 주요 언론을 

통해)에서 확산·주목한 도시가 안산이었다. 시화호의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시화호 주변의 

환경을 되돌리거나 보전하기보다 또 다른 개발의 방향으로 몰고나갔지만, 이를 저지하려는 강력한 시민

의 움직임은 없었다. 시화호를 둘러싸고 317만 평에 달하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가 시화호의 문제 속에

서도 만들어졌고, 호수 남측으로는 1.837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간척지 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인구 30만 명 내외 규모의 도시로 계획되었던 안산은 계획의 두 배가 넘는 75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모여 사는 곳이 되었다. 그러나 그간 안산에서 벌어진 일들과 그 일들이 진행 혹은 해결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주체적 모습은 크지 않았다. 노동 문제와 관련한 운동의 규모가 큰 도시인 것에 비해, 일상을 둘

러싼 문제들에 대해서는 심각성에 비해 자치적 해결에 소극적이었다 볼 수 있다. 무슨 이유일까? 안산

은 토착민 혹은 선주민이 거의 없는 도시다. 그리고 새롭게 유입된 인구의 특징 중 하나가 이 공간을 

정착할 곳이라 생각하기보다 기착하는 곳이라 본다는 것이다. 안산이 이주노동자의 허브이자 기착지로 

발전하게 된 것 역시 안산공단의 경제적 입지 외에도 이러한 저류하는 지역의 성격도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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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체 공통의 것'이 필요한 도시, 그리고 상처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물리적으로 구분 지어진 지리적 의미를 점차 상실하고 있다. A.P. 코헨(A.P. 

Cohen)같은 인류학자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의 경계는 상징체계를 통해 개개인의 마음 속에 그어진다

고 주장한다. 그는 경제위기와 대량실직 등을 경험한 영국의 1980년대에 계절적인 낚시를 위해 전국에

서 모인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별한 계절에 특별한 종류의 물고기를 낚

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의 상징으로 의미화 되는 과정을 주목했던 것이다. “‘공동체 공통

의 것(commonality)'은 공동체가 필요로 할 때 발견되는 것”4)이라는 것이다. 코헨의 주장은 공동체가 

먼저 존재하고, 공동체가 한 개인을 자신들의 멤버로 승인해줘야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이 생긴

다는 고전적인 사고방식과 다른 층위의 공동체와 구성원에 대한 생각이다. 공동체 공통의 상징을 발견

하고, 의미화 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되며, 그래서 개별적

인 행동양식이나 공동체의 의미조차 개인에 따라 조금씩 모양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 개인이 품은 공

동체의 의미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더라도 자신과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라 느끼는 타인, 곁이 있는 것

은 개인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매우 짧은 역사를 가졌음에도 안산이라는 도시의 현재는 수많은 층위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신도시 

개발과 함께 들어선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지역과 이 지역과 소득 격차가 큰 1970-80년대 초반

에 지어진 연립주택 중심의 구도시, 공단지역 주변의 다양한 문화, 인종, 언어적 배경을 지닌 이주노동

자와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출신의 귀환이주자들이 밀집된 주거지역, 사할린에서 영구 귀국한 노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전혀 다른 욕망과 필요가 한 데 모인 도시가 안산인 것이다. 

  안산의 노인 자치 모임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안산에서 평생을 산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

막에 거쳐 가는 곳으로 여기를 왔다는 것이었다. 이주 노동자만이 이 도시를 거쳐 가는 기착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중 상당수가 임시 거주 중이라는 인식이 어딘가에 박혀있다. 안산 시민운동 영

역에도 10-15년 가까이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이러한 흐름과 다르지 않다. 안산

은 정착해서 오랜 시간 살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 혹은 어쩔 수 없이 살 곳이라 느끼거나, (최근에

는)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몇 년 들르는 곳으로 여긴다. 안산의 낮은 투표율(지난 세 번의 국회의

원 선거의 투표율은 3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도 이러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도시, 공통의 상징이나 의미를 공유하지 

못한 개인들이 단지 ‘모여 있는’ 도시, 그래서 지나가는 기착지라고 믿으며 (그러나 계속해서) 살고 있는 

도시 안산에 2014년 4월의 경험은 특수하다. 아이들의 죽음은 지역에 머문 모두의 상처가 된 것이다. 

처음 매주 열리던 촛불집회에 모인 안산 시민들, 여기에 참여한 다수의 안산에서 “일하며” 동시에 “살

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를 생각케 한다. 수많은 노동 관련사고, 이주노동자 문제, 환경오염

과 위협이 대두되어도 무관심했던 안산에서 시민들이 함께 움직이며,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슬프고도 특별한 기회가 생겼다.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른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할린 영구귀국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안산에서 일종의 섬과 같은 위치에 있다. 러시아식 빵과 햄, 과자를 동네 가게에서 구입하

고, 마을 노인회관에서 러시아식 노래를 부르며 사할린이라는 상징을 재생산하면서 자신의 공동체를 유

지하고 있다. 이들은 안산보다 다른 사할린 출신 귀국자들이 모여살고 있는 인천의 영구귀국자 마을이

나 바다 건너 사할린의 가족을 더 가깝게 느낀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 동네’에서 벌어진 슬픈 일”이라

는 반응을 보인다. 이 슬픈 사건은 전에 없던 ‘우리’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든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반응

이 지속될 것이라 장담할 순 없다. 아니, 이 반응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안

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안산은 물리적인 공간은 있지만, 이 공간에 나와 타인의 삶이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형

성하는 공동체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도시였다. 2000년 즈음부터 녹지율이 50%를 넘어서게 

된 도시로 변모한 것과 같은 시정 차원의 변화나, “국경없는 마을”과 2006년부터 제한적이지만 외국인 

주민의 투표권을 얻어낸 시민운동의 결과가 안산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한 곳이었

다. 도시 전체를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이번 사건을 아픔으로만 남길 것인가, 이를 통해 가능성을 찾아

낼 것인가. 재난에 대해 연구한 인류학자 올리버-스미스(Oliver-Smith)는 “사고는 (완결된)사건이 아니

4) Cohen, A.P. 1985. The Symbolic Construction of Community. Chichester: Ellis Horwood.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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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정”5)이라고 이야기 한다. 우리는 이 과정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법을 만들거나, 추모관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과정 속에서 ‘공동체 공통의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공동의 기억

은 공통의 것을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안산의 기억을 만들고, 이를 통해 어떤 

공동체로 안산을 만들고, 남은 사람들을 치유할 것인가. 어쩌면 오늘의 포럼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공동의 것을 어떻게 의미화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한 첫 번째 머리 맞대기

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5) Anthony Oliver-Smith. 1996. “Anthropological Research on Hazard and Disaster",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25, pp. 3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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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의 환경, 건강, 그리고 (거듭)삶,

세월호 유족과 그들의 삶이 담긴 보금자리를 생각하며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우선 세월호 참사로 고통을 겪은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보다는 같이 함이 그리고 

말씀보다는 침묵이 더 필요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본 논고는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나와 우리 사회

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되돌아보는 생각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논고를 시작하기 전에 세월호 참

사를 계기로 여러 감정들이 앞선 상태에서 미처 정리되지 못한 형태로 발표되는 주제라는 점을 말씀드

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1. 보건학에서 바라 본 안전과 건강

보건학에서는 주어진 집단 혹은 특정된 사회의 수준에서 파악되는 삶과 관련된 사건들의 내용과 그 빈

도를 파악함으로써 안전과 건강의 수준을 측정하며, 또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합

니다. 주요하게 파악되는 삶과 관련된 사건들로는 출생, 사망, 등록되는 특정 질병의 발생, 그리고 등록

되는 특정 사고의 발생 등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파악되는 이러한 사건들에 바탕을 두고, 출산

율, 사망률, 인구증가율, 질병발생률, 재해율 등이 파악됩니다. 

한편 같은 집단 내에서도 이러한 지표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다른 요인들과 밀접한 연관성

을 보이는 경우, 그리고 서로 다른 집단 간에도 이러한 지표들의 차이가 다른 요인들 간의 차이와 밀접

한 연관성을 보이는 경우,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적 요인들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교육수

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사망률, 질병발생률, 재해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

며, 이러한 연관성에 근거하여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사망, 질병, 그리고 재해 발생의 한 심층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특정 질병이나 혹은 재해에 따라서는 더 많은 요인들이 이들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많은 요인들이 관여하며,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의 역할

을 설명하는 모델로 도미노 이론을 포함하여 적어도 5가지가 알려져 있으며, 뒤에 따로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기술적 요인

제도적 요인

문화적 요인

저는 이러한 요인들이 작동하는 방식은 위험체계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특정 집단 내지는 사회의 안전과 건강 수준은 해당 집단 내지는 사회의 위험체계에 따라 좌우되며, 위

험체계는 각각 위험의 생산, 관리, 그리고 예측과 소통을 담당하는 하부체계의 구성과 역할 및 그 관계

설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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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위험의 생산 하부체계는 생산, 통상, 교통 등과 같은 산업활동 이외에도 모든 위험을 생산하는 

하부체계를 포함하며, 사회에 따라 법제도에 근거하여 이러한 위험생산과 함께 위험평가를 자체에서 하

도록 요구되기도 하는 하부체계입니다. 

한편 위험관리 하부체계는 위험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하부체계입니다. 이

러한 위험관리 체계가 위험생산 체계와 같이 결합되어 있기도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담당하는 생산부

문과 원자력관리를 담당하는 위원회 부문이 분리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하부체계를 구성하기도 합

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의 예측 및 소통체계는 대학, 연구소, 언론 등과 같이 위험에 대한 분석 및 예측을 담당

하는 하부체계로서 위험의 생산이나 위험의 관리와 같은 역할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위

험을 평가하고 이에 바탕을 둔 위험정책 수립과 소통의 역할을 하는 체계입니다. 

이와 같이 위험과 관련된 여러 하부체계들의 역할들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제대로 위험체계

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l 위험의 생산과 위험의 관리가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l 현실화된 위험을 바탕으로 전체 위험체계에 대한 평가와 위험소통이 위험의 생산 및 위험의 관리 분

야로 되먹임될 수 있을 것

결국 이러한 위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제도적, 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관리가 잘 결

합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그렇다면 왜 안전과 건강 수준이 변화하는가?

안전과 건강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그런데 왜 안전과 건강의 수준이 

변화하는가라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다양한 요인들의 체계(시스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그런데 왜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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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Dimension Chaotic Technical Managerial Cultural Post-Cultural
Why	 (Objective) Self-Interest	 Based Politics	Based Economy	Based Health	Based Human	Right	BasedWho	 (Key	 Role	Players) No	(Every)	Body Politicians	Entrepreneurs Technocrats	 Unions Victims	NGOs Every	Body

변화하는가라는 질문이 서로 다른 질문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평상시 체계가 어

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항상성과 복원력을 지닌 체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다른 모습

의 항상성과 다른 수준의 복원력을 지닌 체계로 변화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어느 한 체계의 작동방식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과 계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마치 근로감독이 평상시 안전과 건강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한 요인이지만, 소위 근로감독강

화라는 기치 하에 근로감독을 변화시키더라도 처음에만 일시적으로 안전과 건강 수준이 달라지는 것처

럼 보이다가 일정 시간 후에 다시 안전과 건강의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이를 통하여 안전과 건강의 

체계가 달라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험체계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 다른 나라들에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며, 또한 한 나라 안

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며, 

또 달라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위험체계가 작동하는 전체 체계의 중심적인 가치가 무엇이고, 이

러한 위험체계의 작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누구이며, 궁극적으로 위험체계 작동의 전

면에 등장하는 이들 주체들의 구성이 왜 변화하는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회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놓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위험체계를 통해 파악되는 문제를 해

결하는 대안으로서 기술적 대안, 제도적 대안, 그리고 문화적 대안이 강구될 수 있으며, 대안을 주도하

는 주체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대안이 요구하는 변화의 폭, 그리고 대안을 실행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 

등 때문에 기술적 대안이 가장 먼저 시도되고, 다음으로 제도적 대안, 그리고 문화적 대안으로 대안의 

범위와 그 중점이 변화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사회변화의 주도세력을 보면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전문가들입니다. 먼저 눈

의 띄며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로서 부적절한 생산시설과 관리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소위 전

문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집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자일수도 있지만, 정치적 힘을 가진 집단과 

결탁하거나 내지는 투자가 혹은 사업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들의 중심적 가치는 지배와 

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문제해결이 기술적 모험으로 전락되거나 내지는 또 다른 기술적 문제를 초래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위험체계의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세력은 다양해지고, 다양한 주체들의 관리와 제도화

를 주도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새로이 집단화되는 주체들로서 관료, 전문가집단, 노조 등

이 주체 집단 정체성의 제도화를 통해 기존 사업주 내지는 정치가들과 함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게 됩

니다. 이들의 중심적 가치는 이익, 특히 경제적 이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제도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합리화가 갖는 문제로서, 기존 이익의 균형이 깨어지는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기존 이익의 균형을 깨는 문화적 문제해결이 요구되며, 이는 기

존 이익 구조에서 벗어나 있는 피해자 내지는 시민사회가 주도하게 됩니다. 이들의 중심적 가치는 경제

적 이익을 떠나 문제 자체가 가지는 가치에 집중하게 됩니다.Table	 1.	 Narrative	 Structures	 of	 Risk	 System	 and	 Their	 Evolution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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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Content Self-care Input	Dominant Process	Dominant Output	Dominant Input	 to	OutputRisk	Handling Innate	Heuristics Assessment Management Communicate Continuous	 CycleHow Politics None National	Legislation Corporate	Guideline Court	Cases Open	Mass	MediaEnforcement Self-Discipline Code	Based Labor	Based System	Based Precautionary	 WayProblem	Construct	 Level None Data Information Knowledge Wisdom
Risk	Production Engineering Entrepreneurial Maintenance Contingency	Schedule Control	Cycle Eco-FriendlyRemedy Ad	 hoc Exhaust Personal	Protection	Human	Resource

Business	–	Production	 Change
Socially	ResponsibleRisk	Protection Risk Unnoticed Assessment Management Communicate IntegrateExposure Unnoticed Measurement Criteria	Setting Participate AvoidRisk	Prediction Toxicity Cases Label Educate Substitute Greener	ChemistryEffect Unnoticed Examination Diagnosis Compensation Rehabilitation

보상 ð 개인적 보상 현실적 재활

ò
사과 ð 제도적 개선 공식적 인정

ò
진실규명 ð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ò
체계변화 ð 대책 마련 가치관 수정

보상 개인적 보상 ó 현실적 재활

ñ

이러한 문화적 대안이 추구되는 과정의 중심에서는 피해자가 있으며, 이들이 주도하는 대안의 모습은 

다음 두 개의 서로 다른 논리와 관점의 대비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대안의 추구과정

문화적 대안의 추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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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제도적 개선 ñ
ó 공식적 인정

ñ
ñ
ó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ñ
ñ
ó체계변화 대책 마련 가치관 수정

3. 세월호 유가족의 모습, 활능화와 (거듭)삶

세월호 유가족은 한국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문화적 대안을 본격적으로 추구한 피해자 집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 집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문화적 대안을 추구할 수 있었는지, 이들이 추

구하는 문화적 대안이 자신의 활능화(empowerment)와 함께 이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문화적 대안이 어떻게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

이 본격적으로 고민되는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4. 안산의 환경과 건강

환경은 공장 지역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건강은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일반적인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다른 양상이 관찰되기도 함

안산 지역사회의 두 얼굴

시민사회단체와 위성도시

이주노동자와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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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도시’여서 가능한 ‘더 많은 공동체’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한양대

1. 

  사람들은 말한다. 416이전의 대한민국과 416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르다고. 그 ‘다름’이 

가장 일상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체감되는 공간이 바로 안산일 것이다. 안산 지역에서, 안산 

사람들에게, 416은 ‘역사적 사건’ 이상이다. 416은 안산의 공기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 거짓말같이 삶의 총체성이 붕괴된 사람

들, 그 이웃의 억울함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사람들, 그들 곁에서 친구가 되고자 하지

만 끝없이 타인의 자리를 환기해야만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치유해야 하는 사람들, 모

두 먹먹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416은 안산의 내부다. 안산 사람들은 모두 416의 

당사자들이다. 

2. 

  조문객들에게 상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현실이 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날이갈수록 

선명한 현실이 되기 마련이다. 너무도 선명해져서 상실 자체가 일상이 될 때, 혹독한 상실

의 순간에 시간이 멈춰버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친구다. 이웃이다. 공동체다. 상실의 놀람, 

슬픔, 분노, 좌절, 억울함 무기력, 죄책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지지해주고, 곁을 지켜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다행히 안산은 416 이전에도 매우 활성화된 지역 사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곳이었다. 416 

이후 새로운 공동체와 네트워크들이 수없이 생성되고 있다. 그들은 일견 무질서하면서 체계

적인 방식으로, 자발적이면서도 조직적인 방식으로, 상상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방식으로, 

당사자이면서도 조력자요, 상처받은 자이며 동시에 치유자(wounded healer)로서 조문하고, 

위로하고, 연대하고, 기록하고, 탐색하고, 저항하고, 촛불을 함께 켜고, 함께 걷고 행진하고, 

함께 산에 오르고,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서로를 방문하고, 눈물을 

흘리고,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지탱한다. 

3. 

  그들은 동의한다. 진상 규명과 더불어 “이웃이 가장 중요한 치유자”이며, 상처받은 안산

의 자기 치유는 지역민들의 “연대와 공감, 배려”에 근거한 새로운 지역 사회 공동체를 만들

어내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고. 그러나 진상규명만큼이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일도 생각보단 쉽지 않은 일이다. “치유 공동체, 거듭 태어난” 안산 지역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토론의 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들이 불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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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인 해결인가 장기적인 접근인가, 416 이전 상태의 회복인가 새로운 공동체인가- 

곧 보수적인 접근인가 개혁적인 접근인가, 현실적인 접근인가 이상주의적인 접근인가, 정치

적 프레임인가 일상적 프레임인가, 누가 주도하는가, 컨트롤 타워인가 탈중심화된 추진체계

인가, 어떤 가치인가, 어떤 미래인가, 가족들이 어떻게 중심이 될 수 있는가. 전문가들은 무

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서는 안되는가. 

4. 

  지난 6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어지던 고관대작들은 

어느틈에 자취를 감추어버렸고, 다른 한 편 ‘재난 마케팅’과 ‘재난 자본주의’는 더욱 명증해

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순진하고 소박

한 활동가들의 일부는 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열의 조짐도 

살짝 내비치는 이즈음, 더욱 필요한 것이 위와 같은 주제들에 대한 더 많은 토론이요, 포럼

임은 분명하다. 

  토론이 활성화되고, 토론의 내용이 공적인 권위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가 있다. 참여자가 충분히 다양해야 하며, 토론의 방식이 자발적이며 민주적이

어야 하고, 토론의 내용이 지역 사회 전체에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5.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토론이 몇몇 단체나 개인에게 독/과점 될 때, 토론이 비민주적이며 

폐쇄적인 방식으로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그에 동의하는 사람들만의 화합으로 축소되는 

경우 가장 우려할 만한 상황은, (토론에 참여할 수 없거나, 거부당하는) “또 다른 희생자”들

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안산 지역에는 보다 대안적인 공동체를 모색할 수 있는 타지역사회에 비해 독

보적인 자원과 동시에 또 다른 희생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 둘 다가 존재

한다. 그것은 안산이 시민사회가 강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로 구성된 ‘비시민 주민 

사회’ 역시 강한 지역이라는 점과 관련된다. 

  대안적인 공동체로서 안산의 미래는, 시민들만의 연대로 제한될 수 없으며, 시민들과 비

시민들의 연대 역시 고려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들 사이에 더 많은 소통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하며, 그 안에서 더 많은 “목소리들과, 관점의 다양성”이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재난에 맞서고, 재난을 치유하는 ‘우리 안산 시민’의 정체성 자체가 새롭게 

규정될 수 있어야 하는 셈이다. 안산의 비시민 주민들, 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이웃

이며, 친구이며, ‘상처받은 치유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안다.  



- 79 -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주  소 : 426-791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학로 55 약학대학 506호

전  화 : 031)400-5820

팩  스 : 031-400-5821

국회의원 부좌현 의원실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944호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1 밀레니엄빌딩 B동 902호

전  화 : 02)784-8450, 031)439-8833

팩  스 : 02)788-0224, 031)439-8668

서울내러티브연구소

주  소 : 서울 종로구 돈의동 낙원오피스텔 803호

전  화 : 02)743-7671 

팩  스 : 02)744-7671 

 

 연 락 처

  


